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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1)김 병 록*


Ⅰ. 머리말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 등 세 가지의 기본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행위 중 하나이다.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협의로는 법령과는 달리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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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또한 조례는 실질적인 의미의 조례와 형식적 의미의 


조례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실질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에 따라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는데, 규칙이나 교육규칙 등이 전부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의 사무 · 법


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구성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1) 본고에서는 조례의 제정 · 개정 · 


개폐에 있어서 그 통제 방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 협의의 


조례와 형식적 의미의 조례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통제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기관에 의하여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되어야 하는 의회를 통한 책임성 확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생활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인 발의보다는 국가의 법령 제정과 개폐라는 


타율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다.2) 또한 조례안의 작성은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3)이고, 그나마 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에 의해 의회가 원안에 대한 수정가


 1) 김성경, “자치입법권의 실제와 문제점”, ｢자치의정｣, 1998. 9․10, 30-31면.
 2) 지방의회가 입법권이 있어 조례를 자치법규로 만든다고 하지만 창조적으로 제정하


는 경우는 드물고 중앙에 준칙안을 내려보내면 그에 맞추어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창조적인 조례 제정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시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나 부천시의 ‘자판기금지조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안세찬, “지방의원의 바람


직한 의정 및 지역활동의 방식”,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길벗, 1995, 421면.
 3) 예컨대 광주광역시 제5대 의회의 제출자별 처리의안 통계에 의하면, 총 처리의안 


243건 중 시장 152건, 위원회 2건, 의원 49건 등으로 나타나 있다.(http://council.gwang 
ju.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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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가 작성 권고하는 


모델 조례안에 따른 것이 적지 않는 등 입법기능의 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4)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율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주민에 의한 통제(Ⅱ), 입법적 통제(Ⅲ), 


행정적 통제(Ⅳ), 사법적 통제(Ⅴ) 등을 들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조례에 


대한 네 가지 통제수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Ⅵ)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주민에 의한 통제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초하여 스스로 정립하는 법규범


이므로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


의의 요청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


하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한군데에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뽑은 


 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광역 · 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2008년 6월 사이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발의건수는 의원 1인당 0.3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의회 관련 조례 발의에는 매우 열정적이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발의 안건 총 5,035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34건(52.3%)이 의회 


관련 조례였다.(부산일보, 200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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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기관대립형의 대의제를 채택하고 법 제39


조에서 조례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원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다. 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 · 도와 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제안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6) 조례안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가 있더라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폐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5)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자의 총수의 1/50 이상의 연서로써 청구하되, 지방세의 부과 · 징수 


및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나, 캘리포니아(Califonia) 주에서 1911년 주민발안제도를 도입


하면서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입법에 실패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는 


간접주민발안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66년 폐지되고, 현재는 카운티(County, 郡)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지사 선거시 투표한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 일반선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하는 주민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시민이 지방의회가 일정한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시민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조례에 대해서는 시민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은철, “입법과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83면.
 6) 김갑섭, ｢조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8면.







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245


제정 또는 개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7)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지방의회


에 부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지역주민


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8) 19세 미만인 자나 


외국인은 조례의 제정 · 개폐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9)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 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 · 도는 6월 이내, 시 · 군 · 자치구는 3월 이내에 서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10)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 ·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심사는 요건심사(형식적 심사)에만 한정되


고, 내용심사(실질심사)는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11)


 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0, 112면.
 8) 그러나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지방의회가 제정한 잘못된 조례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정보를 국민으로부터 구하여 반영하겠다는 규정이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상징적인 의미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법에서 정한 청구를 


위한 연서(連書)기준 수와 절차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시행을 위한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111면.
10) ｢공직선거법｣ 제33조는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11) 홍정선, 앞의 책,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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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권 및 주민의 소청권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청원법｣ 제9조 


제4항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에 대해서 수리 · 심사는 물론 처리 


및 통지의무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청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에서


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청원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73


조 제1항에서 ‘주민은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를 청원기관으로 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12)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청원의 


내용은 피해의 구제 등뿐만 아니라 입법에 관한 사항도 청원사항이므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원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은 헌법, 


｢청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Ⅲ. 입법적 통제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제40조


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을 


1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청원은 일반법인 ｢청원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청원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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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전속됨을 규정하면서 그와 아울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대한 제정권한까지 국회가 독점한다는 뜻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다만, 


지방자치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체 국민이 아닌 지역주민이 스스


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가 지방자치의 형성자로서


의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은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국회의 입법권


이 서로 경합하게 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고 볼 수 있다.13)


법률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통제수단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이 국가의 입법정책에 어긋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법률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통하여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되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제정권의 행사에 대한 


행정적 · 사법적 통제수단 역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내용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어긋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제정 · 개정 및 폐지함


으로써 그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게 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을 무력화


13)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6, 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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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제정 · 개정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Ⅳ. 행정적 통제


1.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지방의회의 권한행사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제수단 및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재의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조례제정권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의회 의결사항 전체


를 재의요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14) 재의요구제도는 원래 대통령제 국가


에서 입법에 관한 국회의 독주를 견제하고 법령의 집행을 책임진 정부의 


입법에 관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


립과 권한행사에 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를 기관대립


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행사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제


수단이다.1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각자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에 정책대립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수단이 있어야 하며, 재의요구는 그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또한 조례안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의결내용이 월권이나 


14) 이는 지방의회의 내부적 견제장치가 취약한 정책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이천규, “집행기관의 재의요구 · 대법원제소제도”, 
｢자치의정｣, 2004. 3 · 4, 9면)


15) 대법원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


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 4. 11. 96추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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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법질서 내에서의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이 지켜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재의요구제도 외에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를 지도 · 감독하는 지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재의요구 지시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사이


에 이견이 없더라도 국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이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법률안 거부권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와 아울러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위


법한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이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 제소제도를 둔 것은 헌법재


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 및 대법원의 명령 · 처분 · 규칙의 위헌 · 위법 심


사권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


를 할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여기서 반발하여 더욱 결속을 강화하여 


재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재의결된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


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시하여 효력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집행기관은 


이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주민들에


게 많은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기 전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 재의요구권자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권한분배 내지 조


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고 그


의 명의로 행해져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


과 제10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권자임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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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주무부 장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한 재의요


구를 규정한 제172조에서도 이의요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도


록 하고 있다. 제172조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징계 등 문책할 수 없고, 그밖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선언적 의미밖


에 없다고 할 것이다.16) 대법원 제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 등이 직접 제소하도


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재의요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제소 지시 


역시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단이 없으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재의요구 사유


｢지방자치법｣ 제26조의 재의요구 사유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이다. 헌법 제53조의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안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정책충돌이 있는 경우 


16) 주무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99. 10. 22. 99추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특례조


례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이른바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9조(현행 제172조)는 시 · 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 · 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의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


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251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107조의 재의요구 사유는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이


며, 제172조에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에 있어 제26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대법원 제소사유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108조의 재의요구 사유는 지방의


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되어 있어 비교적 재의요구 사유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 제172조의 재의요구 사유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법 제22조) ⅱ)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내용 위배(헌법 제117조 제1항, 법 제22조) ⅲ)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한 경우(법 제22조) ⅳ) 시 · 군 · 구의 조례가 


시 · 도의 조례 · 규칙에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의 권한배분 및 대표제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17) ⅵ) 상급기관의 승인 


등 선행절차의 이행18) ⅶ)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 조례안에 이의


17)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


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서 의회와 단체장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회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


여 대표제 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18)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목적상 조례로 정할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관 중앙부처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전에 상급기


관의 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선행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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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법 제107조, 제172조) ⅷ)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법 제108조 제1항)19) 등이다.


다. 재의요구 방법 및 기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53조의 법률안의 재의요구와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하면서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되는 내용은 받아들이고 


불만을 가진 내용만을 재의에 부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수정


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재의결을 통한 원안관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2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서 확정되므로 그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지시와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재의요구 사유가 된다.
19)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조례안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므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은 동 조항에 근거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조례안은 지방의


회 의원의 발의로 가능하므로 예산과 조례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도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포함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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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의를 요구할 때 반드시 


이유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또는 수정의결을 


할 때 검토하여야 할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대법원 제소로 이어졌을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대법원 제소 


후에 새로운 사실을 들어 당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재의결 결정과정에서 판단할 기회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라. 조례안의 재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


의회가 재의에 부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 등에 알리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의요구권자로부터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들은 후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재의에 부쳐진 조례안


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당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따라서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재의에 부쳐 그 효과를 정지시킬 수 


없다. 재의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조례안은 폐기되며, 


재의에 부친 이상 수정 가결할 수는 없다. 재의에 부쳐 토론한 결과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단 재의요


구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 위원회


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안이 재의요구되면 일단 


의결된 효과는 정지되는데, 이때 지방의회가 재의 투표된 조례안을 반드


시 재의에 부쳐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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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반드시 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그 시한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20) 그리고 법률안 재의와 같이 


재의요구된 원안을 방치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재의요구 


사유를 검토한 후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대안의결을 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특별정족수가 아닌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 이것은 재의요구


된 조례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새로 의결된 조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 재의요구가 가능한가가 문제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에 의한 재의요구는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이 법령위반 사실을 뒤늦게 인식할 경우 위법한 조례를 공포 · 시행하는 


것보다는 재의요구를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 재의요구의 실태


이러한 재의요구제도는 지방자치의 시행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입


법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적절한 관계설정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부터 


2007년 말까지 17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은 


총 889건에 이르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


은 약 37%인 329건이고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거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약 63%인 560건이며, 재의요구한 889건 중 부결이 약 54%인 475건, 


20)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는바, 긴급한 사안일 경우 당해 조항이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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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이 약 27%인 241건, 기타가 약 19%인 17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이와 같이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재의요구가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


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22) 또한 조례제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


었기 때문이다.


2. 표준조례안 또는 조례준칙안 시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


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시 ·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서울특별시


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 · 군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는바, 상급관청이 조례안의 심사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적인 통


일을 선호하여 사전에 조례준칙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


고 자치단체장은 그 준칙을 토대로 자치단체의 명칭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상급관청의 승인을 얻어 공포 ·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 · 재시행된 이후에도 아직까


지 표준조례안 내지 조례준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표준조례안의 제공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언 · 권고 · 지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언 · 권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비구속적 성질의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권장 내지 알선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무수행을 보장하는 사전적 관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조언이나 


21) 1991～2000년까지의 통계는 김은철, 앞의 논문, 194쪽; 2001～2007년까지는 행정안


전부, ｢연도별 자치법규운영실적 통계｣ 참조.
22) 이상규, “재의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자치의정｣ 제4권 제2호, 20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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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는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실행은 중앙정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지방의회의 입법능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치입법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표준조례안 내지 조례준칙안 제도는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이 성숙될 때까지 자치입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승인 · 협의


현행 법령 중에는 조례를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23)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그러한 협의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


기관 등으로부터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경우 이를 국가적 승인유보라 


한다. 이러한 승인유보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지방자치 


관계법령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제도


는 한편으로는 사전적인 권력적 관여 내지는 감독의 수단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적인 관여수단이 된다. 승인이 협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역적 이해와 함께 국가적 이해가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


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당해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승인제도를 통하여 자치단체와 국가


가 미리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승인은 일반적으로 타자의 법률적 


23) 조례에 대한 감독청의 사전승인의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이 2004년 12월 20일 폐지됨으로 인해 조례는 원칙적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게 되었다.(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05, 117면)
24) 박윤흔, 앞의 책,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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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


을 완성시키는 행위인 점에서 그 구조상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승인과 동일하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은 행정주체 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25) 따라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도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행한 경우는 무효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26)


원래 협의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권한에 관련이 있을 때 의사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수단의 일종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사무소


의 소재지 변경이나 직속기관의 설치 · 폐지는 자치사무이며, 이러한 자치


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도 · 감독 차원에서 행하여진다는 점, 그리고 


법령상 요구되는 협의 없이 행한 행위는 승인 없이 행한 행위와 마찬가지


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협의는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승인유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것


이지만 지방자치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구체


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로 하여금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27) 그러나 승인유보는 


25) 박윤흔, 앞의 책, 193면; 김남진 · 김연태, 앞의 책, 188면.
26)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6. 7. 12. 96추22)
27)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제9조의 위헌소원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


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고 하였다.(헌재결 1998. 4. 30. 96헌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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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 교정적 감독이 아닌 사전적 · 예방적 감독 수단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아래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의 승인 ·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 면 ·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 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


부 장관의 승인(법 제4조 제3항)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법 제104조 제4항) ⅲ)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법 제112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9조)


4. 조례의 제정 · 개폐 보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시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은 시 · 도지사


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조례 중 행정


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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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법정 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고의 징수는 다른 감독수단의 행사를 위한 필요성 판단


과 그 적절한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 개폐시 보고제도를 활용하여 같은 법 제172


조 제1항의 재의요구 지시를 하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 개폐시 보고를 


요구하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 


장관의 인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조례안의 인가 또는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보고의무를 과하


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52조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폐한 때에는 도도부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대


신에게, 시정촌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28)


5.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29)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의회가 이를 의결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


28)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고제도는 첫째, 보고기한을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는데, 일본은 공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둘째, 보고기한이 


우리나라는 시 · 도나 시 · 군 · 자치구 동일하게 5일 이내인 데 반하여 일본은 도도부


현은 20일, 시정촌은 30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는 시 · 군 · 자치구의 조례안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은 시 · 도지사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은 없다는 데 차이가 있다.
29)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은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


수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는 긴급명령과 같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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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3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나 지방의회의 승인


을 받았을 때에는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Ⅴ. 사법적 통제


1.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가. 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


는 자치법규이지만, 조례도 국법체계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의 법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례의 국법체계상 위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현행법상의 해석으로는 헌법과 법률


은 물론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행정규칙, 그리고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


법규보다 하위에 위치한다.31) 조례도 법규범인 이상 상위법규범에 위반


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31) 법제처, ｢법률교육교재(Ⅰ)｣, 1999, 24면; 조정찬,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지방


자치법학연구회, 2000. 10,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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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범에 위반한 조례는 무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위법한 조례안의 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재의결된 경우 그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의 지시는 재의결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고, 주무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소 지시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되었으나 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32) 제소기한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에 관하여서는 제172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다. ｢지


32)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이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 
4. 27. 99추23) 또한 대법원은 시의 출자금 등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시 소속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 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6. 10. 25. 96추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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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법｣ 제26조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26조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에


서 재의결할 경우 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07


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33) 대법원 제소대상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정되고, 공익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시 이의사항으


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할 뿐이고 


사전에 재의요구로 다툰 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재의결된 조례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조례의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례의 일부에 대한 효력배제는 결과적으로 조례 전체의 내용을 변경하


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또한 재의요구시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 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34)


나. 대법원 제소제도의 성격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대법원 제소가 행하여진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은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설,35) 항고적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설,36) 


｢지방자치법｣ 특유의 소송으로 규범통제의 일종이라는 설이 있다.


33) 김은철, 앞의 논문, 200면.
34) 대판 1994. 5. 10. 93추144에서 대법원은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의 배제는 결과적


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5) 박윤흔, 앞의 책, 834면.
36) 구병삭, ｢주석 지방자치법｣, 박영사, 1995, 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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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소송설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제도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관소송의 일종


이라고 한다.37) 따라서 소의 제기 및 당사자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준용할 법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례안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소송은 항고소송과는 


다른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의 


대상은 재의결이다.38) 조례는 공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직 


공시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조례 자체의 유효나 무효를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39)


(2) ｢지방자치법｣에 특유한 규범통제의 일종이라는 설


｢지방자치법｣상의 대법원 제소제도는 ｢지방자치법｣에 특유한 제소


형태의 규범통제의 일종이라는 설이다. 규범통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규체계에 있어서 상 · 하위 법규 상호간의 모순 · 저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적 영역을 이루고 있으나, 넓은 


37)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지방자치법｣, 1997, 551면: 대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특례조례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라고 하여 기관소송


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9. 10. 22. 99추54)
38) 박윤흔, 앞의 책, 195면.
39) 백윤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소송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18호, 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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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대법원의 위헌 · 위법 명령 · 규칙 


심사까지 망라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주관적인 권리보호


보다는 객관적인 법질서 보호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일종의 기관적 소송


이라는 데 특징이 있고,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결과 그것이 위법


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조례가 무효로 된다는 점에서 위헌에 위반된 


법률을 무효로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조례도 법규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상하위 법규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다툼이라


는 점에서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40)


(3) 학설의 검토


먼저, 항고적 기관소송설을 검토해 보면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그리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행


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되는바, 위법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항고소송으로 보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행정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의결된 조례의 무효를 구한다는 점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


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제도가 ｢지방자치법｣에 특유한 규범통제의 일종이라는 데


에도 찬동할 수 없다.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되느냐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41)와 구체


40)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243-244면; 조정찬, 앞의 글, 88-89면.
41) 추상적 규범통제는 재판에 전제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된


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즉 구체적 소송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제소권자에게 위헌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헌법침해를 감시하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헌법수호가 강화되


지만 남소의 폐단이 따르고 헌법재판소 등이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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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범통제42)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설이다.43)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규범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 경우와 그 규범의 


효력은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추상적 규범통제는 법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구체적 규범통제는 입법 정책적 


사항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와 제75조 제6항에 따라 위헌법률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의한 명령 · 규칙의 


위헌 · 위법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소송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


데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을 검토해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의한 대법원 제소제도는 조례안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규범통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뿐


만 아니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44) 제


42) 구체적 규범통제는 특정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즉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적용법규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규범통제를 말한다.
4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8, 797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1159면;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308면.
44)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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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제3항의 대법원 제소사항은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재의


결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뿐이다.


둘째, 규범통제는 규범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 그 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나,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반드시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전제되지 않는다. 즉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된 


조례가 재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된 조례가 재의결되어 조례로서 


확정은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하


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는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재의결만 있으면 가능하고 따라서 공포


되지 않아 조례로서 확정은 되었으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아직까지 규범의 성격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규범통제라 할 경우 조례라는 동일규범에 대하여 이중적인 규범


통제가 인정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볼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이 인정하


지 않고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지방자치법｣에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에 의해서도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제도가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지방지치법 특유


의 제도이나 조례도 법규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는 헌법 제10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


고, 이때 대법원이 당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조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용이 거부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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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이는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명령 · 규칙 심사권에 조례


도 포함되며 조례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서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중적인 규범


통제가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서도 조례 규범에 대해서만 이중적 규범통제를 받도록 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범통제의 본래의 취지에


서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넷째, 제소 결과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례의 효력 유무가 아닌 


지방의회의 의결의 유효 · 무효라는 점에서 규범통제 조항으로 보기 어


렵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무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할 경우 


제소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재의결의 유효 · 무효를 판단하게 되


고, 재의결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례 자체의 유효 · 무효를 직접 판단한 결과는 아니라 할 것이므


로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조례의 


유효 · 무효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의 유효 · 무효를 판단한다고 볼 때에만 


지방의회 의결 일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하여 의결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과 대법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재의요구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대상


으로 된 것에 국한하여 심판할 뿐이고, 사전에 재의요구로 다툰 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관소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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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5)


규범통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설에서는 위법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


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기관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46) 기관소송은 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법상의 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이


므로47)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 위헌 · 위법 명령 · 규칙 심사권에 의한 통제


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 ·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법원의 명령 · 규칙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 · 규칙 심사권은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위헌 · 위법


한 명령 · 규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심사의 대상으로 명령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도 그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조례도 국법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헌 · 위법의 


45) 헌법 제111조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권한쟁의는 권한의 귀속에 관한 적극적 · 소극적 분쟁이므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과 ｢헌법재판소법｣(제61조 이하)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


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법원의 기관소송관할권을 확대


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 내지 현대적인 기능과 조화되기 어렵다.”(허영, 앞의 책, 
808-809면)는 견해도 있다.


46) 조정찬, 앞의 글, 88-94면.
47) 박윤흔, 앞의 책, 740-7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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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위헌 · 


위법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위헌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에 심사할 수 있고, 심사 결과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조례를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조례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소원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


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


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의 입법 행위도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 행위도 


입법 작용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48) 그러나 위헌심사형 


48) 헌법재판소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결 1995. 4. 20. 92헌마264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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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서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의 대상이 ‘법률’이므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49)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조례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


다고 주장하는 주민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기본권의 수범자


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5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


되었을 것, 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일 것, ⅲ)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51) 따라서 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대상으


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52) 이 경우 헌법소원의 전제요건으로서 


49) 헌재결 1998. 10. 15. 96헌바77.
50) 헌재결 1998. 3. 26. 96헌마345.
51)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침해의 직접성과 보충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조례의 경우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고, 조례 자체의 효력은 


다투는 소송이 없다 하여 보충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헌재결 1995. 4. 20. 92헌마


264 등) 그러나 대법원은 폐교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심판을 하였다.(대판 1996. 9. 20. 95누7994) 
따라서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취지상 재판소원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도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결 1998. 5. 28. 91헌
마98 등)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헌재와 


대법원 간의 기관우호의 정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52) 독일에서도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학설상 다툼이 없고, 연방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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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조례가 구체적 집행절차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53)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조례가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


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54) 헌법재판소는 심판결과 조례 


또는 조례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Ⅵ. 결론 :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일반적 문제점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의 전속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


나 조례안의 제안권은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도 부여되고 있으며, 실제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은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53) 헌법재판소는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의 위헌확


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동 조례를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동 조례 부칙 제2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따라서 


이 부칙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헌재결 1998. 11. 26. 96헌마 55)
54) 헌재결 1994. 12. 29. 92헌마216.
55) 2006년도 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제안자별로 그 건수를 구분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하는 자치입법 활동의 양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광역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총 1,043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발의가 


148건인 반면에 단체장이 제안한 건수는 895건이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도 총 건수 10,410건 중 의원발의가 1,290건이고, 단체장 제안이 9,120건으로서 단체장


이 제안하여 제․개정되는 조례의 건수가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보다 약 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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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 개폐되면 그러한 국법질서의 변동에 조화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중앙 주도의 자치입법이 남발되어 지방의


회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등에 직결된 사안


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심의 · 의결되더라


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상급감독기관의 재의요구지시권 


및 제소지시권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선결처분할 수 있는바, 비록 이것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선결처분의 대상에 제한이 없고, 선결처


분이 행해지면 일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심사


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약되어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자치법｣ 제22조 단서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또는 벌칙제


정 시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56) 그러나 국가와는 다른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참조)
56)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상당한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여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만 아니하면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제


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정할 수 없고 


국가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서는 조례를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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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


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는 규정할 수 없다면, 조례나 규칙 등은 상위법


령의 시행규칙으로서 국가법령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법상의 법리상 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입법수요 간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제정의 범위확대 문제는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적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가 기본권 보호의 기능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방향의 헌법개


정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현행 헌법상의 골격을 유지하되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률로써 조례제정권을 수권하는 입법기능의 재배분 


방안이다.


즉, 법령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이나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만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인 결정에 맡겨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


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7) 어쨌든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하의 조례제정 


범위는 극히 협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이 곤란하므로 그 범위 확대


를 위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58)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입법과는 구별하여,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도’ 제정할 수 없게 하고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윤흔, 앞의 책, 126-127면.
5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경실련의 제언”, 2004 참조.
58) ‘국회와 지방의회입법권의 배분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


무를 국회의 전속적 입법소관사항으로 한정하되 국가사무 이외의 행정사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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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로 예시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사무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으로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확대함으로써 자치사무의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지방자치


법｣ 제9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여 자치사무가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사무로 규정되는 소위 법률 선점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2. 재의요구제도의 정비


입법기관이 의결하는 조례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의


제기수단인 재의요구 제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가 상급기관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주무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의회의결의 위법성과 공익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로서 지나친 측면이 있


다.59)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방사정


을 제대로 모르는 주무부 장관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60)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이외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의 경합적 입법소관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상기 국회의 전속적 


입법소관사항 이외의 광범위한 사무 중 자치사무를 전속적 입법소관사항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례우선의 원칙을 확립하며 


…… [중략] …… 자치사무에 관한 한 법령의 선점이론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


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221면 이하.
59) 동지 : 안세찬, 앞의 글, 409면.
60) 지방자치는 언제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수평적 관계가 아닌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현안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창현,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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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주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의


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법원 


제소권, 상급기관의 대법원 제소 지시 및 직접제소 등 중첩적인 통제장치


와 맞물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심히 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의결을 했을 경우 상위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예견되나 철저히 중앙통제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상급기관에 대한 심사청구나 결정요구에 의해 상급기관이 2차적


으로 지방의회의결을 견제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무부 장관이


나 시 · 도지사가 독립적으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재의요구 지시 · 


제소 지시 및 직접제소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치권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즉, 주무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


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강제적 재의요구 지시조항을 삭제하고, 


대법원에 대한 제소지시권도 삭제하여 감독기관이 직접적으로 제소하


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선결처분권의 개선


현행 선결처분권의 문제점은 첫째, 선결처분을 요하는 발동요건이 


비현실적이며,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61) 우선 선결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ⅰ) 의회 불성립 


시, ⅱ)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ⅲ) 의회가 개회됐으나 


운영과 성과”, ｢지방자치특강｣, 경향신문사, 1994, 161면.
61) 이용우, “집행기관의 선결처분권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 ｢자치의정｣, 2004, 3 · 


4, 6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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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이 지연될 때 등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의회가 개회됐으나 의결이 


지연될 경우’가 된다. 의회가 폐회중인 경우라면 몰라도 개회되어 있는 


상태에서까지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허용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소집함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전제도 극히 비합리적인 가정이라


고 본다.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면 밤중에라도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하여야 한다. 폐회 중에도 마찬가지다. 긴급


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에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62)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단체장이 심사 중인 안건을 그냥 


둔 채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선결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는 ⅰ) 당적을 달리하는 원내 제1당과 단체장 간의 대립이


나 갈등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심사를 천연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ⅱ)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과 같이 안건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의 


협의조정이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느라 지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아직까지 ⅰ)의 경우는 발생한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국회의 경우와는 달리 모든 안건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62)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 · 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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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출신 선거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 민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ⅱ)의 경우다.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성격의 안건이라 하더라도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


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단체장이 심의 


중인 안건을 그냥 두고, 선결처분을 하게 될 경우 그 선결처분의 효력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63) 단체장이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회의 안건심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수정의결이 


아니면 부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처분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적 사무라기보다는 거의


가 국가 차원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서둘러 선결처분까지 해야 할 지방 고유 사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64)


넷째,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ⅰ) 궐


위된 경우, ⅱ)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ⅲ)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ⅳ)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출장 ·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


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 · 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


63) 이용우, 앞의 글, 68-69면.
64) 이용우, 위의 글,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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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지


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 · 도와 특


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


고, 동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 · 부지사 3명을 두는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 행정


(1)부지사, 행정(2)부시장 · 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 ·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정무부


시장 ·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임명한 국가공


무원인 행정부지사나 부시장이 시 · 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이들 국가공무원에게는 단체장과 똑같은 


선결처분권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내려 보낸 국가공무원


이 지방의 현안을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 국가공무원 파견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겠지만, 최소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률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외부적 요인과의 관계개선


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이상 중앙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


고 지방의회의 책임하에 제정되고 개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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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재


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인 것이다. 날로 사회가 


복잡화 · 다양화 ·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는 무한경쟁력을 


높여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하는 마당에 중앙정부가 언제까지나 지방적이


고 지역적인 자치단체의 조례에 매달려 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간섭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방화시대 지역특색이 반영된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중앙


이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중앙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고쳐서라도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너무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평이 많은 것이다. 자치입


법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집행부는 법적 · 제도적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


회와 각종 정보나 자료 등을 공유하여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65)


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의 관계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


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의 중앙집권적 관행이 


잔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65) 김은철, 앞의 논문,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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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양대 축으로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점차 전문화 · 정보화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행정국가화 현상이 만연되어 지방자치입법이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의원과 단체장,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은 


그 법적 지위나 성격상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며, 이질적이고 상호 배타적


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전문지식과 입법정보가 부족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협조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실 오늘날 자치 · 환경 · 복지 · 


개발 · 문화 등 여타 문제의 대부분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전문적인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관료


의 재량권이 개입하고 입법과정에서 집행부의 주도력이 발휘되어 사실


상 입법기능의 많은 부문이 집행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


인 추세이다.


그러나 자치입법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조는 제도적인 


보장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


하게 수행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전문적인 지식과 


입법정보를 의원들과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시로 의원들과 


협조하고 의견교환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의원들도 집행부의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한 


동반자로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투고일 2008년 11월 15일, 심사일 2008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10일)


주제어 : 조례, 자치입법, 통제 방안, 지방의회,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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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rol Plan of Municipal By-Law


66)Byeong-Rok Kim*


The local council contains three fundamental functions such as autonomy 


legislation right, budget voting right and administrative audit right. Among 


these functions, the autonomy legislation right accepts citizen’s opinion and 


reflects it into the policy while enacting municipal by-law like the local con-


dition to contrive residents to promote welfare which is one of a deed that 


is local autonomy system’s keynote. For the confirmation of municipal corpo-


ration’s responsibility, it is required that self control through internal political 


process and external control through other organizations. Most of all, the 


politics for the citizens is possible through controling local council in enacting 


municipal by-law. However, most of the framework of the municipal by-law 


is conducted by the executive and nevertheless, for an assembly to have 


an revised voting for the original bill from the chief of the municipal corpo-


ration’s revoting demand rights or precedent disposition is not an easy thing 


in reality and speaking from the aspect of the legislation function such as 


model municipal by-law counseled by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quite 


a lot of followings, local counsel has been having indic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fulfill it’s general function. Despite representatives that has been 


elected by the citizens should accept resident’s various opinions and should 


 * Professor, 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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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e the municipal by-law. In this condition, many control system is operated 


for the citizens as control by citizens,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This dissertation introduces general theory related to municipal by-law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suggest so local counsel could 


reside.


Key Words : municipal by-law, autonomy legislation, control plan, local 


council,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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